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조’가 이뤄질까?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거라는 황당한 추정이 포함돼 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에도 정부는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3천억 원에 이르는 개최 비용과 경호 비용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에서 모종의 성과를 남기고 한국 정부의 주도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망성은 거의 없다. 
모종의 사이좋은 합의안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초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는 ‘환율 전쟁’이 벌어졌다. 영국, 유럽과 IMF는 미국 편에 가세했고,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 등은 중국 쪽에 힘을 실었다. 갈등이 심각해서 연차총회는 환율에 관한 그 어떤 표현도 성명서에 넣지 못했다. 
고래 싸움
국회입법예산처도 11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미중 환율 전쟁 때문에 “서울 G20,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특정 국가[중국]의 환율 문제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경우 [다른] 주요 의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국가들 간 갈등 때문에 “G20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경제 위기의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국가들 간 각축이 계속되면 G20이 개혁적인 체하면서 부각했던 쟁점들까지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IMF 지분 조정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협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마디로 G20 서울 정상회에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질 거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몽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부각하려고 안달인 한국 정부는 글로벌금융안전망과 빈곤 개발 의제를 부각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주창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은 IMF의 대출 한도를 풀고 IMF가 먼저 구제금융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동유럽 경제가 맞닥뜨린 비극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빈곤 개발 의제는 개도국 수탈 방식을 더욱 개발하고 다변화하자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개도국 빈곤 타파 계획에는 최근 국내에서 혈세 낭비와 통행세 고공 행진으로 맥퀄리 같은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받는 민자고속도로가 대표적 사례인 민자유치 방식의 민영화가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삼중의 방호벽과 2킬로미터의 ‘명박 산성’, 각종 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경찰 병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게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개최일이 가까워질수록 G20 회의의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G20에 맞선 행동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함께해요! >_</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규탄!
일시: 11월 7일(일)
장소: 서울광장
주최 주관: 민주노총
◈사람이 우선이다! Put People First!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일시: 11월 11일

G20 대응 대토론회
10/26(일) 저녁 7시ㅣ주최: G20대응민중행동 장소: 추후 공지

새로 나온 소책자
《G20에 왜 반대해야 하는가》
다함께, 2천 원
구입문의: 
